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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9조 3,586억원, 2031년 9조 

3,020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6조 6,538억원(연평

균 9조 3,308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23조 3,269억원(연평균 4조 6,654억원)

◦ (지방비) 23조 3,269억원(연평균 4조 6,654억원)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

회할 것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8조),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안 제13조),

농어민기본소득의 우선실시

(안 제29조)

93,586 93,450 93,312 93,170 93,020 466,538 93,308 

국비(50%) 46,793 46,725 46,656 46,585 46,510 233,269 46,654 

지방비(50%) 46,793 46,725 46,656 46,585 46,510 233,269 46,654 

주: 1.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04% 수준으로 가정

   2. 1인당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36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

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작성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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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

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함. 이 경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

여 우선 또는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6조(농어민기

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

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7조(농어민기

본소득 심의위원

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둠(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농어민기

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농어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

민 개인에게 지급함(제1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

는 농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임업용 종자ㆍ묘목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ㆍ채취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

는 어업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

  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다.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

된 농어업종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70세 이

상의 노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 다만, 8년 이상 경영 또는 종사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

양하는 가족(「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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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자료조

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

등”이라 함)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

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이 수급자등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시

기 및 방법 등)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의 지

급을 결정한 사람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

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기본소

득을 지급함. 다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농어민기본소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매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함(제2

항)

7
안 제14조(농어민

기본소득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

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1항)

의무규정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농어민기본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21조(농어민

기본소득특별회계

의 설치ㆍ운용)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사업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

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9
안 제22조(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제1항)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3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비용

2. 농어민기본소득을 위한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

한 비용

3. 제23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10

안 제29조(농어민

기본소득의 우선실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 재원이 충분히 마련

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별, 지역별 대

상을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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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농어민기본소득 비용추계

4
안 제8조(농어민기본소

득 수급권자의 범위)

6
안 제13조(농어민기본소

득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10
안 제29조(농어민기본소

득의 우선실시)

2
안 제6조(농어민기본소

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7조(농어민기본소

득 심의위원회)
―

∙ 미대상

  - 시·도별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의 민간위

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17개 시·도의 

기본경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5 안 제11조(자료조사 등) ―

∙ 미대상 

  -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는 현행 

사업 실시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30조(조사ㆍ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농어

민기본소득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2항)

12

안 제31조(농어민

기본소득정보시스

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

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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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 제정안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또는 

수급자)는 농어업경영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선정

되며, 현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시 등록조사원 운

영 및 관련 정보 관리, 공익직불금(농어업경영체 

등록자 대상) 관련 현장점검 등의 사업 수행중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29,459

-등록조사원 운영 21,396 22,373 22,761

-등록정보관리 4,803 4,980 5,072

-정확도관리 1,626 1,626 1,626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4,417 4,213 4,315

-어업경영체 등록 4,117 4,213 4,315

-어업법인 관리시

스템 구축
300 ― ―

직불제이행점검 

(1071-301)
25,054 28,421 29,987

-현장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지원
16,637 19,173 19,813

-드론 및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조사
909 1,006 1,066

-준수사항 관련 업

무추진 및 부정수

급 방지

7,508 8,182 9,108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

4,195 3,519 3,186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2,824 2,795 1,3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7
안 제14조(농어민기본소

득의 특례)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1항)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농어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급 등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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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 및 자격 유지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제2항) 농어민기본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향후 수입감소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그 규

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21조(농어민기본소

득특별회계의 설치ㆍ운

용)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농어민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

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규모, 차입금 규

모, 기금의 운용경비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

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22조(회계의 세입ㆍ

세출)

11 안 제30조(조사ㆍ연구)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

신청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어민기

본소득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는 

조사·연구의 범위, 전담기관 경비 지원 등에 관

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

에 한계가 있음

12

안 제31조(농어민기본소

득정보시스템의 구축ㆍ

운영)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

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구축 대상 시스템 규

모 및 구축·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

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

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시스템 등 농업·어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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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제13조제2항1)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30만원(연간 3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1) 안 제13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

득의 지급을 결정한 사람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농어

민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농

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민기본소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

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매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사업명 2023 2024 2025

농업경영체등록 

(6034-362)
27,825 28,979 29,459

-등록조사원 운영 21,396 22,373 22,761

-등록정보관리 4,803 4,980 5,072

-정확도관리 1,626 1,626 1,626

어업경영체 등록

(3440-362)
4,417 4,213 4,315

-어업경영체 등록 4,117 4,213 4,315

-어업법인 관리시

스템 구축
300 ― ―

농림축산식품통합

관리망(정보화) 

(7032-507)

4,195 3,519 3,186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2,824 2,795 1,360

수산정보화(정보

화) (3462-505)
1,559 1,314 997

-수산정보통합시스

템 구축 및 운영
919 1,314 997

-수산 ICT융합 지

원사업
64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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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추계에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

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종사자)으로 한정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는 농업경

영체 및 어업경영체를 말하며,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어업경

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함 

－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

법인을 말함 

구분 정의 

농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임업 포함) 농업인 +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농업인 및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

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어업경영체 어업인 + 어업법인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5인 이상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어업인 및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

어업회사법인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

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 농어업경영체의 구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 안 제8조제1항제1호·제2호는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대상으로 ‘농업

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명시하고 있어 농어업인 외에 ‘농어업법인(영농·영

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어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

조합법인’에서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만을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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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자격 및 수급권의 산정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농어업법인 중 어

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추계기간 중 1년 이상 근무 중인 농어업종사자 

수를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농어업법인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안 제8조제1항제4호·제5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70세 이상의 노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8년 이상 경영 또는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양하는 가족(「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말함)을 수급권자로 규정하

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그 수를 예측하기 곤란하

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한편, 제정안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

속하여 거주한 자를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

역에 대한 전입·전출 등 인구의 유입에 대한 통계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본 비용추계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음

  

❑ 본 추계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

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총액(기준선)을 비용추계 결과에서 차감하지 않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 중이

나, 총 지급액 및 지급대상(개인 또는 가구), 지급시기 등이 상이하여 추계에 

필요한 자료 가공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은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참고

  

❑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나, 해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70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637억원이 증액되어 2026년도 예

산은 2,341억원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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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수 비고

1차 선정 7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2차 선정 3개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 제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유, 수급권 상실 사유, 환수 사유2)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료가 부재

하여 대상자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비용추계에서 고려하지 않음

◦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중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교정시

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 등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예측하기 곤란하여 대상자 선별에 한계가 있음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으로 함

2) 안 제16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신청 직전 연도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신청 직전 연도에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5.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 제17조(수급권의 상실)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안 제18조(농어민기본소득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민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민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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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 

❑ 최근 5년(2021~2025.8월)간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임업인 및 어업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임산물 생산·채취 등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 구분없이 ‘농업경영

체’로 등록되며, 2019년부터 산림청에서 임업인을 농업인과 별도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기 시작함 

◦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

능하며, 다음 표의 숫자는 각 경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됨

－ 예를 들어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과 어업인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함

소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소계 2,507,670 2,554,638 2,554,935 2,539,258 2,540,252

경영주 1,762,530 1,811,377 1,822,483 1,823,406 1,824,424

경영주 외 

농업인
745,140 743,261 732,452 715,852 715,828

임업인

(산림청)

소계 13,295 65,073 67,811 69,890 71,481

경영주 9,462 44,645 46,830 48,755 50,082

경영주 외 

농업인
3,833 20,428 20,981 21,135 21,399

해양

수산부

어업

경영체 

등록

어업인

소계 89,343 92,901 95,424 94,807 93,983

경영주 74,883 76,986 78,704 77,973 77,414

경영주 외 

종사자
14,460 15,915 16,720 16,834 16,569

주: 1.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 간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표의 숫자는 각 경

영체 간 중복 등록된 사람이 포함된 것임

   2. 임업인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

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

가 크게 상승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농업경영체(농업·임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현황: 2021~2025년

(2025년 8월 기준, 단위: 명)

❑ 제정안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최근 5년(2021~2025.8월)간 

총인구 수 대비 등록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을 바탕으로 

추계기간 동안의 각 경영체 수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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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2021~2025.8월)간 총 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

인·임업인·어업인 수의 평균 비율 5.04% 산출

－ 이때, 농어민기본소득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중복 등록된 농업인과 임업인, 농업

인과 어업인의 수를 제거함3)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총 인구(A)　 51,769,539 51,672,569 51,712,619 51,751,065 51,684,564 51,718,071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종사자)

농업인(B) 2,507,670 2,554,638 2,554,935 2,539,258 2,540,252 2,539,351 

임업인(C) 13,295 65,073 67,811 69,890 71,481 57,510 

-농업인 및 임업

인 중복등록자

(D)

8,775 53,482 55,111 55,923 56,685 45,995 

어업인(E) 89,343 92,901 95,424 94,807 93,983 93,292 

-농업인 및 어업

인 중복등록자

(F)

34,859 35,512 35,516 35,298 35,312 35,299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중복 제거)

(I=(B+C+E)-(D+F))　

2,566,674 2,623,618 2,627,543 2,612,734 2,613,719 2,608,858 

총 인구 대비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비율(J=I/A)　
4.96% 5.08% 5.08% 5.05% 5.06% 5.04%

주: 1) 임업인의 경우 '19년 4월부터 산림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인에 대한 임업 공익기능직불금 지급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크

게 상승함 

   2)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전수자료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과 비교하여 중복되는 인원 수를 산출한 것임(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

부 협업)

   3) 2021~2022년 및 2024~2025년의 농업인 및 어업인 중복등록자 수는 데이터가 부재하므로, 2023

년 기준 농업인 등록자(2,554,935명) 대비 농어업인 중복등록자(35,516명)의 비율(1.39%)를 각 연

도 농업인 수에 곱하여 산출함

자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3> 

     2.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표 5] 총 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수(중복제거) 평균 비율: 2021~2025년

(2025년 8월 기준, 단위: 명)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서 발표된 총 인구 수에 5.04%

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를 산출함 

3) 다만, 어업인과 임업인 간 중복자 수는 자료의 한계로 제거하지 못하였으나,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임

업-어업 간 중복종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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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2028 2029 2030 2031

총 인구(A, 명) 51,534,551 51,459,877 51,384,052 51,305,713 51,223,269

총인구 대비 농어민기본소

득 지급대상자 비율(B)
5.04%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

자(C=A×B, 명)
2,599,601 2,595,834 2,592,009 2,588,057 2,583,898

주: 최근 5년(2021~2025.8월말)간 총인구 수 대비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수(중복 

제거)의 평균 비율(5.04%)을 추계기간 동안 변동 없이 적용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

산정책처 작성

[표 6]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산출: 2027~2031년

(단위: 명)

나.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

❑ 1인당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360만원(월 30만원)4)으로 가정

◦ 제정안은 농어민기본소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

폐로 매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정

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규정된 하한 금액인 3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때, 지급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다. 분담률 등 

❑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또는 차

등 지원하도록 규정5)하고 있어 국비 지원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분담률을 알 수 없으므로 국비 대 지방비의 분담률을 

50:50으로 가정함 

4) 안 제13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농어민기본소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

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매월 3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5)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또는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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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계결과

❑ 추계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6조 6,538억원(연

평균 9조 3,308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23조 3,269억원(연평균 4조 6,654억원)

◦ (지방비) 23조 3,269억원(연평균 4조 6,654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A, 천명)

2,600 2,596 2,592 2,588 2,584 — —

1인당 연간 지급액

(B, 백만원/명)
3.6 3.6 3.6 3.6 3.6 — —

추가재정소요

(C=A×B, 억원)
93,586 93,450 93,312 93,170 93,020 466,538 93,308 

국비

(D=C×50%)
46,793 46,725 46,656 46,585 46,510 233,269 46,654 

지방비

(E=C×50%)
46,793 46,725 46,656 46,585 46,510 233,269 46,654 

주: 1.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는 총 인구의 5.04% 수준으로 가정

   2. 1인당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단가는 매년 36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

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를 바탕으로 국회예

산정책처 작성 

[표 7]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천명, 억원)

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조

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추가재

정소요는 추계금액을 상회할 것임

◦ 농어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수 및 지급단가 등 일정 요인을 가정하고 추계

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자 수, 지급단가, 수급 제외 사유 등에 따라 실

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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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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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수당 지급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구분 지자체
지급

시작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농업인 

수당

경기도 ’21~ 농업인
’21년~: 농업인당 5만원/월

(60만원/년)
지역화폐

강원도 ’21~ 농림어가 농가당 7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북도 ’22~ 농가
’22년: 농가당 50만원/년

’23~: 농가당 60만원/년
지역화폐

충청남도 ’20~ 농업인

’20~’21년: 농가당 80만원/년

’22년~: 1인 농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45만원/1인

지역화폐

전라북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지역화폐

전라남도 ’20~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지역화폐

경상북도 ’22~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지역화폐

경상남도 ’22~ 농가
농가당 30만원/연

(공동경영주 60만원/연)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신용‧체크카드)

제주도 ’22~ 농업인 농업인당 40만원/연 지역화폐

울산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현금 지급

광주광역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지역화폐

세종특별자치시 ’23~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지역화폐

인천광역시 ’24~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현금 지급

부산광역시 ’25~ 농가 농가당 60만원/연 현금 지급 

어업인 

수당

인천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현금, 지역화폐

(카드, 상품권 등)

경기(화성시) ’23 어민 어민당 60만원/년

전라북도 ’21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전라남도 ’20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북도 ’23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충청남도 ’20 어가 
1인 어가 80만원/년, 

2인 가구 이상 어가 45만원/1인

강원도 ’21 어가 어가당 70만원/년

경상북도 ’22 어가 가구당 60만원/년

경상남도 ’22 어민 경영주당 30만원/년

울산 ’24 어가 어가당 60만원/년

제주도 ’22 어민 어민당 40만원/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취합)

(2025년 기준)


